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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기업이 회사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의 퇴직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베도는 이윤의 추구를 기업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근로자 개인을 위한 복지증진과 연금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에 속하는 공적연금과 달리 기업연금은 
사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제도의 설립․운영은 

기업의 자율과 내부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가는 기업의 도산시 야기될 수 있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보장과 같은 사회적 문제사항들에 관해서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해고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조항에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1961년의 개정법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당시30인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제도는 적용상의 강제성 이외에 나머지 수급권의 
보장이나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있어도 적용의 강제성이 약해서 법적 

규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제도들은 설립과 운영은 기업의 자율의 맡기되 일단 설립된 제도에 대해서는 

수급권의 보호,운영상의 합리성, 혜택의 형평성 유지등 기업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법률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법으로, 혹은 각종 세금제도를 통해 기업연금이 건전하게 
유지․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 자체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수급권 보장 및 제도의 자체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수급권 

보장 및 제도의 운영상의 건전성 등에 관해서는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기업연금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자체가 외국의 경우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로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수급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급권의 보장이 약하다는 것, 기금의 안정적 적립과 
같은 운영상의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더 지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퇴직금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의 부담 
그리고 퇴직금제도의 적용 및 혜택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간 불평등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업들에 의해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반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량 
조기퇴직금의 부담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경영상의 부담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퇴직준비금의 적립이 부실하거나 지급이 적시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퇴직준비금의 적립이 부실하거나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혜택의 보장성 및 형평성이 아주 낮은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제도의 강제적 
적용이라는 법적 형식만 남아 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복지제도의 두 가지 

평가기준인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부실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이직할 때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생애(work life)동안 축적이 
되지 않고 퇴직 당시의 필요한 가계지출로 소비되어 버리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1998년부터는 
현행 퇴직금준비금으로부터 국민연금 갹출료의 3%가 퇴직금전환금의 명목으로 국민연금에 
이전되면서 퇴직금의 일부분이 연금화되는 강제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퇴직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연금이 잘 정립되어 있는 미국의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퇴직금제도의 생산적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달리 제도의 형식적 강제성이 없이 기업의 자의에 



의해 복지차원에서 설립․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사회보장의 기업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는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있어서 준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복지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연금은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후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취업, 이직 등 근로생에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 개인의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각종 세금정책이나 
소득정책을 펼 때도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현행 기업연금제도이다.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의 노령연금(Old Age Insurance)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Private 
Pension)이 있고 여기에 소득활동기간 동안의 개인저축이 더하여질 수 있다. 사회보장의 
노령연금은 기본적인 소득보장만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저축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후 어느 정도 안정되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업연금은 필수적이다. 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사회보장 이외에 개인별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임금의 일정부분을 퇴직후의 소득원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금제도(Keogh제도)를 법으로 규정․설치하고 있다.
기업연금은 기업복지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미국의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어서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것이다.
 

Ⅱ.美國의 企業福祉

미국의 기업복지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협력․동반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각종 법정 및 법정의 복지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기업의 그러한 복지급여에 
대해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에 경제성과 제공유인을 부여하며,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도 
자신이 받는 복지혜택의 일정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참여의 복지제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복리후생을 통하여 보호 혹은 보장되는 개인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기업 

차원에서는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이득이 
되는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업근로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이다. 그 이후 기업의 
근로복지는 빠른 속도로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복리후생비가 전체 노동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왔고 그 내용도 다양화되었다. 근로복지급여의 수준은 산업별․직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 현제 미국 기업의 총평균 복리후생비가 노동비 총액의 약 38.4%에1)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과거 반세기 동안 기업의 복리급여 항목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결과인 동시에 과거 몇십 년 동안 복지의 시장가격인 보험료, 특히 의료수가의 폭등으로 인한 
의료보험료의 급속한 인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2)

어쨌든 현제 미국의 기업복지급여의 수준은 이제 더 이상 '부가급여'(fringe benefits)라고 부르기가 
적합치 않을 정도로 전체 급여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 만큼 기업측의 복지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3)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는 참여기업에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표Ⅱ-1>은 미국 기업의 
보리후생비가 임금 중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표Ⅱ-1>미국기업복지 비용의 추이(1969,1990,1993)

미국의 기업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이후이다. 
전쟁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엄격한 물가 및 임금통제를 하였는데 이러한 통제 

중에서도 미국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업복지급여의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관용적이었다. 
임금인상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노조나 사용자측은 자연히 복지급여의 인상을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하거나 전쟁중 부족한 노동력의 회사충성도를 높이려 하였고 그 결과 전체 

기업복지의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회요소 이외에 평균 기업복지수준 향상의 법적 환경으로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의 통과와 1940년대 미국 노사관계국4)

의 몇 가지 노사관계 판례는 복리후생에 관한 

노사협상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 노조는 여기에 힘입어 새로운 부가급여의 추가 도입 및 기존 
부가급여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다. 미국 노조, 특히 자동차․철강노조(Auto and Steel Workers 
Union)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보편화된 부가급여들, 즉 기업연금보험, 부가실업수당, 유급휴가, 
정액연봉제 등이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전쟁기간 동안의 기업복지의 
이러한 발전은 전쟁후에도 계속되는 노주의 복지요구의 근간이 되어 미국의 기업복지 수준은 그 

이후 계속 상승하게 되었다. 1987년 현제 전일근무(full-time)근로자의 약49%가 회사나 노동조합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68%가 사용자 제공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 가입이 되고 있고, 약44%는 두가지 보험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그에 따른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건만이 미국의 기업복지를 수용적으로 만든 

요인은 아니다. 오늘날 제공되는 기업의 복지급여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자 주도로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자발적 복지제공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의 만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복지제공은 세금혜택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을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은 개인으로 가입할 때보다 현재처럼 기업단위로 가입할 때 그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기업복지의 경제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장기적 재정난 
때문어 최근 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장기적 재정난 때문에 최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세법개정은 기업들이 과거에 복지비용에 대해 누리던 세금혜택의 

상당부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Ⅱ-２>는 미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세부항목별 기업복지 및 그 수혜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Ⅱ-２>미국 기업의 세부항목별 근로복지(수혜빈도)

주석 1) 약38%중 대략 9.6%는 법정복지비, 8.9%는 보험료 부담, 6%는 기업제공 연금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석 2) 건강보험의 구입가격은 날로 급속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1990년 현제 근로자 한사람당 
의료보험 비용만 3,197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88에 비해 26%, 1987년에 비해 46%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 결과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주석 3) 예를 들어 자동차 메이커인 미국GM사가 근로자 의료보험 제공에만 연간 지출하는 비용이 
그 회사가 1년간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구입에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eam and McFadden, 1985참조.)

주석 4)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Ⅲ.美國 企業年金의 發展史

미국의 기업연금은 187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사가 설립한 기업연금을 
매개로 하여 19세기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공식적이지도 않았던 초기의 
기업연금은 도입, 성장, 쇠퇴, 재확대, 안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1세기가 지난 20세기 말 현재 
전민간부문 피용자 50%가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용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사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의 
확대는 1962년 에 자영자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제도(The Self-Employed Individual Tax 
Retirement Act) 및 1974년에 기업재정상 또는 불안정한 고용경력 때문에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개인연금구좌제도(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의 실시를 촉발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한 이층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연금이 공식적인 사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까지 지속적인 

발전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기업연금 발전과정은 제도적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였고, 
형식과 내용의 양적․질적 성장이 교차하는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대체로 1920년대에 초기성장을 하였고 1930년대의 쇠퇴기를 지나 1940~60년대의 재확대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있다. 이때의 기업연금의 확대요인으로는 
기업의 연금적립금에 대한 정부의 면세정책 그리고 임금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연금을 노사간의 합법적인 협상대상으로 인정한 노동정책으로 요약된다.1)

미국 기업연금의 발전과 쇠퇴는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정 및 그와 함께 발생하는 노조운동과 

깊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연금의 발전과정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발전단계 구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연금이 노사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채택되어 발달하였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고든(Gordon,1988)과 그의 동료들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심도있게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제발전사는 기업연금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혁명부터 20세기 밀인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발달을 장기 
경기곡선을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를 팽창과 수축의 2단계로 다시 세분화하여 
미국자본주의의 발전이 여덟 단계의 경기순환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Ⅲ-1>미국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단계 및 노동형태

고든 (Gordon)에 의하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노동의 동질화 및 분화에 의하여 성장하였는데 이는 
사용주의 노동관리 능력을 증가시킴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노동의 동질화는 기능공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의 분화는 노동자들이 집합할 수 있는 여건을 
감소시킴으로써 하여금 사회적 富를 축적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에서 기업들은 노동통제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은 무마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의와 노조운동의 발전에 대한 고든(Gordon)의 시각에 기업연금의 발전에 대입하여 보면, 
기업연금의 1920년대의 성장, 1930년대의 쇠퇴, 1940년대의 재확대, 1970년대의 제도정착은 미국 
자본주의의 팽창, 축소단계와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헤 기업연금은 본격적인 산업화 초기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난 후 경제발전의 각 단계에서 사용자측이 당면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본하기 위하여 노동형태의 다변화를 추구할 때 그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고, 동시에 피고용자측에서는 사용주의 노동통제관리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대신하는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기업연금의 발전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따른 노사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는 것이다.
1.기업연금의 도입기(19세기~제1차 세계대전)
유럽식의 장인제도를 모방한 독자적 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19세기 초에는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관계가 개인적인 친분과 충성심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가부장적 온정주의 및 
종사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근로자들에게 좀더 쉬운 일을 맡기는 대신 임금을 

적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고용한다거나 새로이 발전하기 시작한 소규모 기업에서 내부계약제의 

계약자로서 그들 자신이 고용한 도제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기든가 하는 일이 관습적으로 

행하여졌다.
초기의 기업연금은 노동의 동질화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에 대응하는 노동쟁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00년 초부터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여 191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기업연금이 급격한 확산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사용자에 의하여 
기업연금이 흔히 피용자들의 노동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업연금이 사용자에 의하여 피용자의 노동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첫째, 이 시기에 대부분의 기업연금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는 점, 둘째, 이 시기의 
기업연금 구조는 주로 기업주가 기금의 전액을 적립하는 무갹출연금이었다는 점, 셋째, 기업연금 
도입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쟁의가 가장 심한 산업에서 기업연금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확산도 빨랐다는 점 등이다.



<표Ⅲ-２>연도별 설립된 기업연금의 수

주석 1) Munnel, A.H., Economics of Private Pensions, Washington, D.C.:The Brooking Instiution, 1982
 
  
2.기업연금의 쇠퇴기(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

그러나 기업연금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이유는 독자적으로 
기업연금을 설립한 숙련공 노조원들이 오히려 연금을 노조에게 재정적인 부담난 주는 제도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는 오로지 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실시하던 연금의 성장속도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연금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 났다는 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후 노동의 
동질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용자는 노동쟁의의 진압에 성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수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용자는 이전 노동쟁의를 진압할 당시의 공격적인 노동통제로부터 노사협상의 

형식으로 노동자 관리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연금은 노동자의 근로동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해도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았던 까닭에 기존의 기업연금을 받을 수 있을만큼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한 피용자는 남자의 경우 4%, 여자의 경우 3%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실시하는 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용자들은 무각출 기업연금이 노동자의 이동률을 감퇴시키고 

파업을 억제하는 동시에 아직도 피용자는 연금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사용자는 기업연금이 노사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갹출에 기초하고 피용자에게 수급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갹출연금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884~1932년까지 설립된니 기업연금의 형태변화를 살펴보면, 1925년 이전에는 
무갹출연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가 1925년부터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 갹출연금의 수가 우세를 
보였다.



<표Ⅲ-3>연도별 설립된 기업연금의 형태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1920년대부터 기업재정에서 차지하는 연금급여 부담이 증가하자 많은 
기업들이 연금급여를 감소,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1929년의 경제불황과 
함께 기업연금제도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는다. 1930년경에는 기업이 지출하는 연금급여 
비용이 피용자 총임금의 30%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제도를 폐지한 기업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929~32년 사이에 10% 정도의 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신규가입을 중지하였다. 이러한 불황은 
사용자가 갹출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갹출연금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어 갹출연금이 

무갹출연금보다 더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3.기업연금의 재확대기(제2차 세계대전~1970년대 초)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공적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피용자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에서 
담당할 것이므로 경제불황 이후로 침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기업연금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공적연금이 도입되고 난 후 기업에서는 기업연금의 급여를 
사회보장연금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업연금의 급여를 이전보다 감소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기대와는 달리 기업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을 주된 형태로 하여 

1940년대와 1950년대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기업연금의 성장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자측의 증가된 협상력을 둘 수 있다.

<표Ⅲ-4> 기업연금 가입자수 추이(1940~70)

1940~60년대까지 기업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연대별 기업연금의 성장형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40년대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연금의 신설에 의하여, 1950년대에는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연합기업연금의 성장에 의하여, 1960년대에는 기업연금을 
보유한 기존 기업의 고용근로자의 증가에 의하여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기업연금의 발전을 촉진하였던 시대적 요인은 전시의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노동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펼친 기업연금에 대한 면세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한 지원정책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면세정책 및 노동정책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1940년대의 연금성장을 가져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1950년대에는 면세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여건이 없어지고 임금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기업연금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도 기업연금이 계속 확산된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이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요구가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둘째, 1950년대 이후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셋째,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새로이 연금을 시작한 기업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자에게까지 기업연금형태의 노후소득보장이 확산된 
시기로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이층보장형태에 사용자까지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50년대에 기업연금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 1962년에는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도 개인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설치가 가능해졌다.1)

이어서 1970년대의 경제불황은 기업연금의 양적 성장을 쇠퇴하게 하는 대신 질적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연금은 노동력관리의 목적에서부터 보다 더 실질적인 피용자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주석 1) The Self-Employed Individual Tax Retirement Act.
 
 
4.기업연금의 안정기(1970년대 이후)

노동쟁의가 전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연금은 경제성장의 쇠토를 반영하여 양적 성장이 

둔화되었다. 1970년 48.3%에서부터 1988년 58.8%까지 18년 동안 가입근로자의 증가가 10%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불황으로 인해 기업의 도산 및 폐업이 늘면서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정부는 1974년 퇴직근로자소득보장법, 즉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기업연금은 제도의 양작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63년 Studebaker 자동차공장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피용자가 기업연금수급권을 잃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기업연금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1929년의 
대공황시 기업의 파산에 따른 기업연금의 급격한 쇠퇴를 기억하고 있는 피용자들은 기업이 

파산할 때 기업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피용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비판은 기업연금의 기금운용에 그치지 않고 가입 및 급여요건의 정당성 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퇴직근로자소득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퇴직근로자 소득보장법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기업연금의 
가입근로자들은 보호하고, 둘째, Keogh Plan의 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더욱 
촉진하며, 셋째,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구좌제도(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전국민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이층보장형태로 완성되었다.
Ⅳ.美國의 企業年金制度
1.기업연금제도의 기능
기업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 즉 사회보장적 기능과 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노후복지의 보장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보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관리의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장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다른 주요 사항들(예:휴가제도, 승진제도 등)과 함께 일차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그만큼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노동력의 수급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가.사회보장적 기능
미국의 퇴적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은 일차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 생계수준의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노령연금(Old-Age Insurance)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보충적 보장을 함으로써 이중의 보장체계를 

형성해준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면서도 준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재정부담으로 유지되는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일정비용을 

떠맡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보험으로서 제도의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쓰고 있다.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의 퇴직후 소득에 보탬이 될 경우 그만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지출의 

비용효율성(cost effectiveness)을 위해서 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적격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규제들도 
사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연금혜택이 제공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주가 내는 갹출금으로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된 저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건전한 운영 및 
확대적용은 국가의 저출룰을 높임으로써 자본투자는 늘어나고 인플레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
나.인력관리기능
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연금프로그램들은 각 기업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계하여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금제도는 미국인들이 직장탐색을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금은 중도퇴직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급여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종업원들의 근속을 

유인하는인센티브제도이다. 회사의 근속년수는 직업능력 및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기능향상과 정적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동력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업연금은 기업 내에서의 생산성 인센티브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각 기업은 경쟁력 있는 연금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일치감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기업연금제도의 종류

사회보장의 공적연금과 공공부문 피용자들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의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하여 

미국의 기업연금체계를 도표로 정리하면[그림Ⅳ-1]과 같다.



[그림-1]미국의 기업연금체계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는 이중의 보장장치로서 사회보장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서 기업연금이 있다. 사회보장의 퇴직연금으로는 노령연금(Old Age Insurance)이 
있고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로 나누어지고 두제도의 혼합형인 캐시밸런스(,Cash Balance)제도가 있다.1)

제도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겨 있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제도설계상의 기본원칙들이 있다. 그 첫째는 기업 내에서 인구특성(예:연령, 성, 종교 등)별로 
가입자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별 가입근로자들이 현 제도하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의 수급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할 
확정급부제도에서는 급여공식(benefit formula)에 의해 정해지고, 확정갹출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내는 갹출금(contribution)에 의해 정해진다.
가.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부제도란 사전에 고용주에 의해 혹은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된 연금급여 공식에 따라 

정액의 연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각 가입자(피고용자)의 연금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급여의 수준은 보통 피고용자의 임금이나 근무기간 혹은 임금과 근무기간 
둘다에 연계되어 결정된다.2)

정액급여제는 기업의 영업실적, 경기변동 등에 따라 최종 급여액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위험부담이 없어서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방식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확정갹출제도와는 달리 
연금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이체성(transportability)이 낮아서 
직장을 자주 옮기지 않을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나 직장을 자주옮기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액급여제도는 피고용자의 최종 연금급여액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데, 
연금을 위한 기금의 갹출방식에는 크게 단위방식(unit formula)과 균일방식(flat formula)이 있다.
1)단위방식(unit formula)
근속 매년수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공식(benefit formula)에 의해서 연금단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정률단위방식(unit rate)과 정액단위방식(unit amount)이 있다. 정률단위방식은 
연금기준임금에 일정한 급여율을 적용하여 연금단위가 결정되는 방식, 즉 예를 들어 연금단위가 
(근속기간별 평균임금1%)×(근속년수)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근속기간별로 급여수준이 변동됨에 
따라서 연금액도 변동된다.
정액단위방식은 근속기간별로 연간 총급여가 변동되더라도 연금액은 (일정액×근속년수)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이다. 연금단위가 임금과 연계되어 설정될 경우 기준임금액의 산정은 근속 
全기간의 연평균 임금을 사용하는 ①생애평균임금방식(carreer average plan)과 퇴직전 최종 
수년간(3~5년)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②최종평균임금방식(final average plan).3)그리고 

퇴직 바로 전 해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③최종임금방식(final pay plan)이 있다.

2)균일 방식(flat benefit plan)
최소 근속년수 혹은 가입년수 이상 근무하여 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금에서 요구하는 의무근속년수 10~20년등 
채운 全근로자에게 퇴직시 근속 기간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예:30~50%)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균일급여방식은 노사협상에 의해 체결된 연금제도에서 흔히 발견된다.4)

나.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갹출제도는 퇴직시 받을 연금액수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대신 사용자의 

연금갹출률(contribution rate)을 미리 정해 놓은 제도이다. 갹출률은 보통 피고용자의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예:6%)로 정해지는데 퇴직시 연금급여액은 근속기간 동안 개인연금구좌에 적립된 
적립금 총액에다 연금투자이익금을 합한 금액만큼이 된다. 이 제도의 단점은 퇴직시 피고용자의 
개인연금계좌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확정갹출제도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적립기부금에 의존하는 무갹출제도(noncontributory plan)와 
사용자와 피용자가 함께 적립기부하는 갹출제도 (contributory plan)두 가지가 있다, 이 제도는 
확정급부제도하에서 기업이 말아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기금마련과 운영․유지 책임이 덜하고 

사용자가 기금적립을 기업의 경영실적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시에 
이 제도에서는 가입근로자의 개별구좌에 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따라서 미래의 수혜자인 피고용자에게는 기업사정, 
기금운영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는 제도이다. 확정갹출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포함 
된다.

1)Money Purchase Plan
확정갹출제도의 기본형으로 고용주 단독출연으로 혹은 종업원과의 공동출연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여 연금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의 구입은 거치연금으로 매년 구입하는 
방식과 갹출금 및 수익금을 퇴직시까지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에 구입하는 방식이 있다.

2)종업원주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흔히 ESOP라는 약어로 통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일정비율의 회사주식이나 현금을 신탁하고 
신탁기관은 그 해 배당된 주식을 각 피고용자 연금계좌에 배분 적립하는 제도이다. 이때 배당률은 
각 피고용자의 임금에 비례한다. 가입 피고용자는 퇴직시 주식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퇴직시 피고용자의 급여액이 회사주식의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잠정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근로자들 사이에 인가가 있는데, 1975년에 가입근로자수가 
25만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9년 현재 1,150만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회사의 매년 운영이익금의 일정률을 퇴직근로자의 연금재정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먼저 그 해 

회사의 총이익금에 기초하여 총배당금이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진 총대당금의 개인별 분배는 연간 

총급여의 15%내에서 임금과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측에서 본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의 기금적립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루어져 제도를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측에서 볼 때는 기업의 사정과 고용주의 자의적 분배에 
의해서 연금의 적립이 불안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수급권 범위내에서 분배된 기금을 인출하거나 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을 받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4)근로자 적금(Thrift-Savings Plan)
흔히 401-K제도라고도 불리는데 피고용자가 연 7,000달러5)한도내에서 매해 자기 임금의 최고 

6%까지를 적립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자 적립금의 50%까지(즉 피용자 적립금 매 1달러당 
50센트)를 보태어 적립하여 연금의 재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일종의 근로자 저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통 이익분배제도나 종업원주주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캐시밸런스(Cash Balance)

이 제도에서는 피용자 임금의 일정비율이 그에 대한 특정 이자율과 함께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다. 그러나 이것은 퇴직시 받을 피용자의 급여액을 설정해 주기 위한 것이면 실제로 
사용자가 그것을 갹출금으로 현금입금 시켜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기록된다. 이 때 장부상에 기록된 것은 피용자가 여태까지 구좌에 적립해 온 일시금 현가로서 
이것이 곧 퇴직시 피용자가 받을 급여액으로 표현되고 보장된다는 점이 이 제도를 

확정급부제도로서 분류되도록 만든다. 장부상에 적립되는 갹출금은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캐시밸런스제도가 확정급부제도와 다른 것은 장부상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갹출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이 첨가된다는 것이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해 기업의 사정에 따라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재무부가 공표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으로 최소나 최대 이자율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통상 
이자율과 비슷하게 정해진다. 이렇게 하여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있는데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 총현가가 일시금과 같아지도록 

설계된다. 연금 월급여액은 적립된 갹출금의 일정률로 정해진다.
캐시밸런스제도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으로서 피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개인보유구좌이기 때문에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용자측면에서 볼 때는 급여를 

보장해 주고 기금운영이 완전적립이 아니고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확정급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갹출제도처럼 완전적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는 기금운영에 융통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캐시밸런스제도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즉 기업도산시 피용자의 수급권 보장이 확정갹출제도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시밸런스제도는 다른 확정급부제도와 마찬가지로 ERISA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금급여보장기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기금종류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적격연금이 된다.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서 시도한 이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의 잉여연금기금을 

기업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보다 비용부담이 덜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처음 설립된 이 제도는 현재 500,000명의 피용자를 가입시키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라.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비교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는 수급권의 획득기간, 제도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기능운용의 
용이성, 투자위험에 따른 책임부담 주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노후소득보장 수준, 
노후소득보장 달성의 형평성, 면세혜택 적용기준, 피용자 수용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제도설계시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확정급부․확정갹출 두 제도 중 어는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기업의 경제적 사정에 기초한 

사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확정급부제도가 보다 까다로운 정부의 통제 및 
법규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들이 확정갹출제도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금의 수로 보면 확정갹출제도가 전체 적격연금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입근로자들의 
수로 보면 확정급부제도가 적격연금에 가입된 전체근로자의 약60%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표Ⅳ-1>은 두 제도간의 차이를 정리해 준다.



<표Ⅳ-1>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각출제도의 비교

마.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각국마다 기업의 재정, 기업의 노동력관리에 대한 요구, 공적연금과의 관계등과 연관되어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현재 제도수로는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이 
많지만 대기업이 주로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수로는 확정급부연금에 

가입한 피용자보다 많다. 그러나 ERISA 이전에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던 확정급부연금은 
ERISA이후에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확정급부연금에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입되던 
확정갹출연금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표Ⅳ-2 참조).ERISA법이 1974년 에 제정되면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확정급부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후에는 더욱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Ⅳ-2>미국의 확정급부연금과 확정갹출연금 제도수의 변천 추이

확정급부제도에 가입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더욱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표Ⅳ-3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이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이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ERISA에 의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이다. 법적 규제의 강화는 확정급부연금을 
운영하는 비용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사용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확정갹출연금을 선

<표Ⅳ-3>미국의 확정급부연금과 확정갹출연금 가입자수의 변천

호하게 된 것이다. 확정급부제도 내에서는 최종임금방식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고, 평균임금방식은 17%, 정액방식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근로자일수록 
최종임금방식이 많이 적용된다.

<표Ⅳ-4>확정급부방식의 직종별 채택비율

바. 기업연금 비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일반 기업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한 연금제도에는 적용제외 



근로자들을 위한 ①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②자영업자들을 위한 
Keogh제도가 있다.

1)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미국 근로자들의 약 50%가 공․사기업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약 50%의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후의 소득을 위해서는 개인의 저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세후(post-tax)의 소득 중에서 저축을 하고 저축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해 또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어서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세제상의 불평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ERISA법에서는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후 
소득을 위해 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정 당시에는 적격기업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만 가입이 허락되었지만 

1981년 ERTA(Economic Recovery Tax Act)의 제정으로 가입의 범위가 전근로자로 확대되어 
기업연금에의 가입에 관계없이 70세 이하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입이 허락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퇴직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추가연금으로서 많이 

가입하고 있다. 1993년 현재 기업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의 9.2%,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IRA를 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서 기업연금 가입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연 2,000달러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의 100%까지 IRA에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퇴직후 연금을 탈 때까지 면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업연금 
가입자로서 연봉 35,000달러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적립금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적립금은 IR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기금, 생명보험 등)에 신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59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인출을 하면 세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퇴직금의 수급시 수급액에 대한 세금을 일반소득과 같은 율로 과세가 된다.

2)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Keogh Plan)
이 제도는 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그 피용인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서 1962년의 
자영업자 퇴직소득세법(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에 의해 설치되었다. 처음 
설치될 때는 적용상 제한사항들이 많았으나 그 이후 1982년에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법이 제정되어 가입자격, 수급권, 연금의 운용, 차별의 금지 등에 관한 대부분의 
제한사항들을 완화함으로써 이제는 보통 기업연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연금의 운영방식도 확정급부제나 확정갹출제 혹은 이윤분배제도의 형식 등으로 고용주가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의 소유주와 그 피고용인들이다. 가입자격은 일반 기업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의 경우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그 회사에 근무했어야 한다. 연금의 
가입인원은 최소 50인이거나 혹은 총고용인이 12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고용인의 최소 40%가 
가입이 되어야 한다. Keogh제도도 일반 기업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에 있어서 비차별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수급권 부여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의 갹출금이 있어야 연금이 법적인 제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의 갹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① 확정갹출제도의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는 각 가입근로자에 대해 연 

30,000달러이나 순소득의 25%로 적은 액수이고, ② 이익분배제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가입근로자들의 총임금의 15% 이내이고, ③ 확정급부제도로 운영할 경우는 연 90,000달러를 
상한으로 정하고 잇다. 이 갹출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갹출액에 대해 연말까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과세가 된다. 연금의 지급은 59세가 지나야 이루어지며 59세 이전에 지급이 
개시될 경우 10%의 조기지급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본인의 사망시, 완전․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조기퇴직시에는 예외이다. 이 제도도 정년퇴직은 보통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주석 1)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갹출금이 정해지는가 아니면 
갹출액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정해지는가에 달렸다. 확정급부제도는 갹출료를 대부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있고 확정갹출제도는 피용자가 갹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로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용자가 갹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구분이다. 왜냐하면 확정급부제도에서도 피용자가 갹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갹출제도에서도 사용자 혼자만 갹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갹출료 부담의 차원에서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를 구분하지 말고 
급부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주석 2) 예를 들어 사용자는 피고용자에게 그의 퇴직전 근무 마지막 해 연봉의 1%에 근무년수를 
곱한 만큼의 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주석 3) 최종임금 연계방식(final average formula)은 보통 근무 마지막 3~5년간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예:1.5%)에 근무년수를 곱한 액수에서 사회보장 수입의 50%를 감한 액수로 산정하는데, 
연봉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산정방식으로 보통 최종 평균수입이 

50~80% 정도의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석 4) 정액급여의 임금과 관련된 산정방식에 있어서 공용주는 연금과 관련하여 '임금'을 
급여총액(all compensation)으로 할 것인가 혹은 기본급까지만을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全피고용기간으로 할것인가 혹은 연급보험 참여 혹은 

적용기간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다.

주석 5) 이 7,000달러는 근로자 적립한도액(maximum deferral level)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계되어 상향조정된다. 1991년 현재 8,475달러이다.
 
 
3. 기업연금제도의 내용

가. 가입조건 : 최저 근속기간, 최소 가입연령

기업연금의 가입자격은 이직의 방지와 연금재정의 부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주 연령이 적거나 근무기간이 짧은 종업원들은 적용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연금법인 ERISA는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입자격의 획득을 위해 기업측이 
요구하는 최저 근속년수는 1년, 최소 가입연령은 21세를 넘지 못하도록 근속기간 및 가입연령의 
제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60세 이후에 고용된 종업원에 대해서는 확정급부제도의 
경우 적용제외되었으나 1986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최고 연령제한은 금지되고 있다. 1993년을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령은 65세로 가입자의 48%가 65세에 퇴직을 한다.
근무경력은 1년 단위로 산정되는데 1년에 1,0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1년의 근무로 인정한다. 
여기에서 1년이라는 단위기간의 산정은 ① 실제 근로한 시간의 합, ② 
근로인정(equivalency)기간의 합, ③ 입사한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총경과기간(elapsed time)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③의 방법에 의하면 파트타임고용(임시직)과 
풀타임고용(상시직)간의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의 방법, 즉 
실근로시간을 기초로 하고 풀타임 근로자들의 경우는 ③의 방법, 즉 총경과기간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나. 퇴직연령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65세를 연금의 수급이 개시되는 정년퇴직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ERIS는 
정년퇴직연령(normal retirement age)을 '65세를 상한으로 각 연금제도에서 정한 연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보통 가입후 5년 이후로 정하고 있다. 
65세로 정해진 정년퇴직연령은 사회보장의 노령연금의 수급이 개시되는 나이로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나이이다. 여기에 맞추어 65세 이후에는 계속 고용상태에 있을지라도 
연금의 적립이 중단되며 근속년수의 연장, 임금의 상승요인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증가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고 있고 기업들도 점차 
65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최소 근속년수(통상 10년)를 채우고 최저연령(통상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고 있어 '65세=정년퇴직'이라는 단순관계가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령차별금지법의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되어 65세 이후의 계속 근속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축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1937년 이후 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통상 퇴직연령이 65세 이후로 상향조정되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정년퇴직연령이라는 개념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축적된 연금액을 산정하고 조기퇴직(또는 
이직)과 정년퇴직을 구분하기 위해 연금의 운영상 여전히 필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연금제도에서는 종업원이 65세 이전에 조기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정년퇴직의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퇴직하는 그 종업원이 연금에서 규정한 근속년수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액률은 일반적으로 조기퇴직연령으로부터 
정년퇴직연령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 한달에 대해 0.5% 정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1년을 
조기퇴직할 경우 약 6%의 연금 감액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제도들에서는 임의로 정한 
일정연령(예 : 60∼62세) 이후이거나 의무근무년수(예 : 25∼30년) 중 하나를 충족시켰을 경우 
전혀 감액을 하지 않으며, 혹은 연령과 근속년수의 합이 일정수(예 : 85∼90) 이상일 경우 
정년퇴직과 같은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표 Ⅳ-5>는 미국 중․대기업 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정년퇴직연령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사기업 연금의 약 50%가 65세를 완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년퇴직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 공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60세 이하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 연금의 41%는 퇴직연령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공기업 연금에서 연련의 
제한이 약한 대신 근속년수의 제한은 사기업에서보다 엄격하여 대부분의 경우 25∼30년의 
근속년한을 요구한다. 연령과 근속년수를 합하여 80∼90 이상이 될 경우 연금의 완전수급자격을 
주는 제도도 대기업 가운데서 약 8%, 공기업 가운데서 약 7%에 이르고 있고, 소기업 가운데서는 
2%만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Ⅳ-5> 중․대기업 연금에서 요구하는 정년퇴직연령

다. 연금의 지급형태: 일시금과 연금



퇴직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금은 정기적으로 정액이 주어지는 연금형태의 

급여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가 짧은 기간내 
일시금을 낭비해 버려 노후 생활이 빈곤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년기인 55∼60세는 자녀의 결혼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될 목돈 마련을 
위해서나 퇴직후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금 조달 등 퇴직자가 가지는 목돈에 대한 

필요도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소득보장의 한 요소이다. 퇴직급여가 연금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에서도 기업연금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급부제의 경우 대개 일시금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있다. 
확정급부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급여형태는 퇴직자에게 사망시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방식이다. 그 외에 부양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시한부 
종신연금제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건 퇴직당시의 연금총액 내에서 분배가 되므로 부양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는 매달의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표 Ⅳ-6> 퇴직일시금 급여현황

확정급부제와는 달리 확정갹출제에서는 갹출금과 이익금을 합한 금액이 가입자별 개인구좌에 

적립되므로 연금수급자격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자영업주 개인연금(Keogh Plan)은 사망, 장애, 59.5세 도달이란 제한된 
요건에서만 일시금을 지급한다.1)

주석 1)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퇴직급여가 일시금만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기업 
연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급여를 연금형태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득보장의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일시금과 연금의 
병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4. 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현황

현재 미국의 기업연금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2분의 1 이상, ERISA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1)

<표 Ⅳ-7>은 미국의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연금 및 사회보장의 수혜비율을 보여준다.



<표 Ⅳ-7>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득원별(사회보장 및 기업연금 등) 수혜비율

이 표에 의하면 혜택의 일반성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의 90% 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고령자들의 약 47%가 1990년 현재 공적․사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적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는 퇴직자들의 비율은 1970년 중반 이후 20% 수준에서 1990년 현재 
30% 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공적연금의 혜택률도 같은 기간 13%에서 17%까지 증가하였다.
<표 Ⅳ-8>은 기업연급의 적용현황을 적용률, 가입률, 수급권취득률로 보여준다. 적용률은 전체 
근로자대비 기업연금이 제고오디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가입률은 실제 
가입비율을, 수급권취득률은 가입한 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비율을 나타낸다. 1993년 현재 전체 
피용근로자의 약 57%가 기업연금의 적용대상이고, 44%는 실제 가입이 되어 있으며, 37%는 
가입한 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연금의 적용, 가입, 수급권취득률이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근로자들 중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여성보다는 남성근로자들 중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급권 취득률은 이직률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업과 사기업, 남성과 여성근로자들 사이의 취득률에 있어서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규모, 근로자의 연령 및 임금수준에 따라서도 기업연금의 적용, 가입, 
수급권취득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종사 근로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저임금보다는 고임금 근로자들 가운데서 수혜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평균근속년수가 가장 길고 본격적인 퇴직 이전 연령인 40∼60세 이상의 근로자계층이 
적용․가입․수급권취득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public pension)이 적용되는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의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984년 1월 1일까지는 사회보장의 퇴직연금, 즉 노령연금이 적용되지 않았고 1984년 
1월 1일 이후에는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 그 이전에 고용되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이 사회보장과 사적연금을 

대체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경우 
1988년 현재 공적연금의 평균수급액이 5,100달러인 반면에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연금 평균수급액은 14,660달러이었다.



<표 Ⅳ-8> 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률과 수급권취득률의 추이



<표 Ⅳ-9> 규모, 소득, 연령, 성별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급권취득률 추이(1993)

 
주석 1) 추후에 기술하겠지만 기업연금의 규제를 위해 1974년에 제정된 
퇴직근로자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tiy Act)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연금(qualified plan)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제한 최소 연령을 21세로, 



최소 의무근속기간을 1년으로, 1년 최소 근로시간을 1,000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즉 위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종업원들에 보편적으로 가입자격을 주어야만이 그 기업의 

연금은 ERISA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적격연금이 되어 연방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5. 기업연금과 노후소득

가. 기업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업연금의 제도적 중요성과 기능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총소득 중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공적연금 : 9.4%, 사적연금 : 8.9%)이고 나머지는 자산소득이 24.5%,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earnings)은 17.7%, 기타 3.1% 등이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미국 고령자들(65세 이상)의 총소득 중 주요 소득원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적 예측에 의한 향후의 추세는 총소득에서 사회보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기업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짐으로써 그만큼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미국 노동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쯤이면 미국의 사회보장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은 과거 약 20∼30년간 관측된 고령자들이 총소득 
중 요소별 분할비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표 Ⅳ-10> 미국 고령자들(55세 이상0의 총소득 중 요소별 분할비의 변화(1976∼90)

1970년 중반부터 1990년 사이에 소득의 구성비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23% 수준에서 1990년의 18%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에 
자산소득은 18%에서 24%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급증한 미국 노동력의 조기퇴직 경향을 들 수 있다. 1950년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5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 
현재는 27.6%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미국 기업들의 퇴직연금이 최근에는 확정급부제도에서 확정갹출제도로 점차 전환하게 

됨으로써 지불형식에 있어서 일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퇴직일시금을 근로자들이 

신탁이나 투자회사에 맡김으로써 이자나 배당금 수익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보다 

많아진 것을 그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받을 때는 연금에 의한 
소득으로 잡히지만 같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투자한 후 거기서부터 소득을 얻을 경우는 

자산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확정갹출제도가 늘수록 총소득 중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표 Ⅳ-11> 전후 미국 남성 고령자들(60세 이상)의 노동력참여율의 변화(1950∼90)

나. 퇴직연령 및 근속년수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

퇴직시 근로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기업연금의 수급액은 같은 기업, 같은 직종에 근무하였더라도 



근속년수와 퇴직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1) 퇴직연령에 따른 수급액의 차이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 정년퇴직연령이 65세로 관례화되어 있지만 현재 100인 이상 규모의 미국 
전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금 중 약 90%가 55세 혹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여도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퇴직을 할 수도 있고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을 할 
수도 있다. 후자(정년퇴직)의 경우 전자(조기퇴직)의 경우보다 기업연금의 수급상 이중으로 
유리하게 된다. 하나는 정년퇴직시의 연금수급액이 조기 퇴직시보다 더 높고 동시에 
정년퇴직시까지 재직할 경우 근속년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기퇴직을 할 
경우는 정년퇴직을 할 경우보다 연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업연금이 퇴직 이후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평생연금으로 조기퇴직을 할 경우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보다 오랜기간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연수급액은 정년퇴직을 할 경우보다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언제 퇴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연금 및 사회보장체제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다. 위에서 보여주는 대로 주어진 기업연금 및 사회보장체제에서 
퇴직연령에 따라서 퇴직후의 소득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정년에 
가까워서 퇴직할수록 연금수급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연금은 숙련된 노동력을 오래 

근속하게 하는 중요한 인력관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한 
기업에서 안정된 직장경력을 쌓게 하는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에 

플러스가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연금이 퇴직후의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수급하는 연금액이 퇴직전 임금의 몇 %를 
대체하는가를 나타내는 임금대체율로 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직근로자들은 퇴직 후 즉시 
혹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사회보장의 노령연금과 기업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림 Ⅳ-3]은 
사회보장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퇴직연령(55세, 62세, 65세)별로 보여준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배우자에게도 일정한(약 50%)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액은 
퇴직근로자 단독으로 수급하느냐, 배우자와 공동으로 수급하느냐 아니면 퇴직근로자가 사망하고 
미망인 홀로 수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55세에 조기퇴직을 할 경우(첫째 A, B, C) 사회보장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연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해야 하고, 62세가 되면(둘째 A, B, C) 사회보장연금의 수급이 개시되므로 
기업연금과 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종 임금의 약 50∼60% 정도가 되며, 퇴직근로자가 
사망하고 배우자 단독으로 수급할 경우도 퇴직근로자의 최종 임금의 약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할 경우는 소득대체율은 조금 더 높아져서 퇴직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수급할 경우 약 67%에 이르게 된다(셋째 A, B, C).



[그림 Ⅳ-3] 사회보장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이러한 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은 확정급부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989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총근로자의 약 60%가 확정급부제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확정급부제도에서는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퇴직시 받을 연금급부가 임금 및 근속년수를 기초로 하는 일정공식에 의해 

확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최종 평균연봉의 1%에 근속년수를 곱한 액수를 연수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30년 근속에 최종 연봉이 35,000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은 
35,000×0.01×30=10,500달러가 되어 매달 연금수급액은 10,500달러/12=875달러가 된다. 임금이 
연금공식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 전근속기간 동안 혹은 퇴직전 수년간의 평균연봉을 기준임금으로 

사용한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공식은 임금에 상관없이 근속년수에 일정액을 곱한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주로 시간제로 임금이 계산되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20달러인 근로자가 20년 근속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400달러가 
된다.
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산정방식별 가입자 분포는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연금산정방식별 가입자 분포



2) 근속년수에 따른 수급액의 차이
장기근속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자주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보다 한 기업에 오래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확정급부제의 
경우가 그렇고 확정갹출제의 경우는 개인의 연금계좌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기금이 축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직장이동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확정갹출제의 경우 
고용주의 출자분과 가입근로자의 출자분이 함께 적립되어 가는데 직장을 옮길 경우 고용주 

출자분은 보통 현금중간청산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개인 연금구좌에 이체시키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따러사 확정갹출제도에서는 개인이 직장을 자주 옮기더라도 각 
직장에서 축적된 기금을 한 군데 투자할 경우 퇴직후 충분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의 간단한 예는 직장이동이 확정급부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근로자 A와 B가 
동일하게 30년을 직장생활을 하고 그동안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A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속했고, B근로자는 중간에<즉 15년 후> 한 번 직장을 옮겼을 
경우 연금의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동일한 
연금공식(=최종연봉×1%×근속년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두 근로자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고 30년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중간에 
직장을 옮긴 B근로자는 직장을 옮기지 않고 근속한 A근로자의 75%에 해당하는 연금을 퇴직후 
받게 된다.
종합적으로 <표 Ⅳ-13>은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연금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령과 가입년수별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결과를 최종 평균임금의 수준별로 

제시한다.
이 표에 의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년수 및 퇴직연령에 따라 엄격하게 다르며 동시에 

임금계층별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하고 최종 평균임금이 35,000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그가 회사의 연금에 10년을 가입하였으면 대체율이 9.9%인 반면, 20년 가입의 
경우는 18.8%, 30년 가입의 경우는 27.4%로 가입년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가입년수 및 
임금수준이 같을 경우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근속년수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즉 20년 가입근로자의 경우 같은 35,000달러 
연봉수준에서 볼 때 55세에 퇴직하면 소득대체율이 13.4%인 반면 62세에 퇴직하면 18.8%, 65세에 
퇴직하면 20.1%이다. 동시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임금수준에 약간 정도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퇴직자들은 정년퇴직자들에 비해 일찍



<표 Ⅳ-13> 기업연금과 사회보장연금에 의한 퇴직후 소득대체율

부터 연금을 수급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총수급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따라서 조기퇴직과 

정년퇴직간 연금 총수급액에 있어서 차이는 단순계산으로는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동일한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라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년수(혹은 근손년수), 
임금수준, 퇴직연령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다. 기업연금간의 이체성(transportability)

사회보장연금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기업과 공기업의 거의 모든 직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근로생애 동안 낸 사회보장세에 근거하여 퇴직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즉 사회보장연금은 거의 100%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의 일정한 근속기간이 지나야 수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자주 옮길 경우 연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이전성(portability)이 훨씬 
떨어진다.
세제혜택을 받는 적격연금의 경우 ERISA법에서 연금수급된 확보를 위한 최소 근속년수를 
규제하고 있는데, 1974년 제정 당시에는 이를 10년으로 정하였다가 1986년 5년으로 낮추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년의 근속기간이 지나야 연금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연금의 
수급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퇴직을 할 
경우 연금의 지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방법은 연금의 현가(present value)가 
3,500달러 이하일 경우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연금이 현금으로 정산되고 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3,500달러 이상일 경우는 가입근로자와 고용주의 쌍방합의하에 현금정산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주는 쌍방합의하에 현금정산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주는 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은 실제 수급하게 
될 때까지의 인플레 요인등에 의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연금을 현금으로 
중간청산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새로운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에 이체시키거나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적립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고용주연금(Multiemployer Plan)이 도입되고 있어 연금의 기업간 이전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건설업과 같이 기업간 근로자의 이동이 심한 산업에서 산별노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노조가 운영하는 연금에 여러 기업이 가입을 하고 가입근로자의 

직장이동이 같은 연금에 가입한 기업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1991년 현재 전기업연금 중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성장추세에 있다. 이러한 
다고용주연금제도는 건설업 이외에 한 그룹 안의 계열사간에 혹은 대학들간에 

설립․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제도 이외에 대부분의 확정급부제도 연금에서는 
기업간의 연금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경제차원의 연금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제안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

라.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령 및 조기퇴직 경향

1978년 이전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서 65세를 정년퇴직연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 
1978년에 개정되어 65세 개정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강제퇴직 연령규정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에서 정하는 정년이 일제히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1)

실제로 기업의 정년제도가 근로자들을 회사로부터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퇴직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전체의 50% 이하였고 정년이 
되어서야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비율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년퇴직제도가 
아직 근로의욕이 있고 고령근로자들을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대부분의 미국 기업연금은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기업이 정하는 퇴직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 그만큼 수급하는 연금이 감면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65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허용하고 감액 없는 완전한 수급권을 주는 후한 
기업연금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통 수급권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는 최소 연령(보통 55세)과 최소 
근속년수(보통 10년)를 만족시킨 근로자의 경우만 조기퇴직의 특권이 부여된다.
수급권이 있는 정년퇴직연령을 65세 이하로 정할 경우 그만큼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져 기업측에서 
볼 때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65세 이하로 정년퇴직연령을 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또한 사회보장연금도 65세를 수급개시 연령으로 정하고 있어2) 그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일정비율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어 조기퇴직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게 된다.



동시에 대부분의 연금은 5년 이상의 가입을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소 근속년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신규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60세 이후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도 5년의 
근속년수를 채워야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지금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입 
최고연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에서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퇴직과 연금수급에 관한 위의 형식적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65세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비자발적 조기퇴직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과는 대조적인 미국 근로자들의 '자발적' 
조기퇴직 경향은 미국의 사회 보장 및 기업연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이다.

미국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경향을 설명해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중에는 고령근로자들의 

건강문제, 기업의 정년제도, 그리고 사회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그 중 기업의 
정년제도, 사회제도, 특히 퇴직 후의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의 
영향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필즈와 미첼(Fields and Mitchel, 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자산(wealth), 임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미국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후 
미국 근로자들을 연령세대별로 볼 때,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힘입어 젊은 세대는 연령이 
많은 세대보다 평생의 경제활동기간 동안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따러서 
최근의 퇴직근로자 세대는 과거의 세대에 비해 퇴직후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개인적 

자산을 퇴직연령 이전에 축적할 수 있어서 조기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다. 이러한 순수히 개인차원의 경제적인 요인과 긴밀히 연관된 사회제도 차원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전후 약 반세기 동안의 사회보장체제와 사적 기업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의 몇 가지 제도적 요인 중 첫째로 사회보장의 혜택률의 점진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50년대에는 근로자의 60%만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90%가 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최초의 
65세에서 일찍이(여자의 경우 1956년, 남자의 경우 1961년에) 62세로 낮춤으로써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일찍 퇴직하여서도 경제적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련되었다. 둘재로 
1950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사회보장의 급여가 실질가치에 있어서 50% 이상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퇴직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의 혜택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인상은 조기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된 것이다(Fields and Mitchel, 
1984).
이외에도 65세 정년퇴직시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의 혜택과 조기퇴직을 하지 않고 65세까지 일을 
할 경우 내게 되는 근로소득세와의 손익차도 한가지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즉 65세까지 일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의 액수가 조기퇴직을 할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대신 65세까지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그만큼 오래 내게 되기 때문에 65세 퇴직시 조기퇴직에 
비해 사회보장의 연금급여액이 추가적인 세금액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높지 않을 경우 오래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대안으로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제도간의 마찰적 시그널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Mitchel and Fields, 1985).
기업의 퇴직연금도 미국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에 기여한 주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첫째로는 미국 기업연금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에 더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Turner and Beller, 
1990).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인 확정급부제도가 급여의 규정상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보다 유리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 
기타 각종 퇴직보너스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조정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상의 적극적 인센티브 이외의 소극적 인센티브로서 
조기퇴직을 할 경우 수급연금급여의 감액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조기 퇴직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연금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보다는 조기퇴직이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의 조기퇴직 경향에 대한 



제도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Quinn et al., 1990).

주석 1) 단 예외조항으로 기업의 고위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70세 정년제한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주석 2) 미국 사회보장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향후 67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6.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계1)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회보장연금과 부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나 퇴직 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연금은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보장의 기능을, 기업연금은 임금에 비례하는 추가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기능(즉 형평성․효율성이라는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사회보장연금의 급여공식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율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낮은 율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역진적인 사회보장의 연금급여방식은 첫째, 사회보장세와 사회보장급여가 임금총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본임금(Taxable Wage Base)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둘째, 
사회보장의 급여산정방식이 저임금자에 대해서는 자기 임금대비 높은 급부를 받도록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Ⅳ-14>는 각 가상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평균 임금이 12,000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만의 임금대체율이 
54%인 반면, 평균임금이 22,540달러인 근로자의 경우는 27%, 67,620달러인 경우에는 9%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기업연금의 급여방식은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의 

설계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보장의 연금급여 수준과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보완장치는 
기업연금의 급여방식이 첫째, 근로자의 임금과 비례적으로 되어 있고, 둘째, 사회보장연금과 기업 
연금을 합한 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 기업

<표 Ⅳ-14> 사회보장연금의 각 임금수준별 임금대체율(65세 은퇴자 기준)1)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표 Ⅳ-15> 와 <표 Ⅳ-16>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약 50% 정도의 기업연금은 급여의 산정에 있어 
사회보장연금과 연계되어 있다. 직무별로 보면 1993년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의 상용 
화이트칼라 근로자 중 60% 정도가 통합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블루칼라 근로자의 경우 약 
36%만이 통합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분보다는 사기업부문에서 통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연금의 급여를 사회보장연금과 통합하여 정할 경우 총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미리 

상정하고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퇴직전 소득의 60



<표 Ⅳ-15> 사회보장과 확정급부연금제도의 통합 : 중․대기업 중에서(1993)

<표 Ⅳ-16> 사회보장과 확정급부연금제도의 통합 : 주정부와 지방정부(1992)

∼70% 수준을 목표로 한다. <표 Ⅳ-17>은 최종 (평균)임금에 대한 통합 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30년 근속한 근로자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 Ⅳ-17> 목표 소득대체율의 예(30년 근속 기준)



<표 Ⅳ-18> 사회보장과 연계된 기업연금급여 산정방식의 한 예1)

기업연금의 사회보장연금과의 연계방식에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상쇄연계(Offset Integration)가 있다. 이 방식은 먼저 원래의 연금산정방식대로 
연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연금에서 사회보장연금의 일정부분만큼을 상쇄함으로써 최종 

연금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 Ⅳ-18>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 표의 제(4)열에서 보여지는 대로 연금의 임금대체율이 사회보장의 경우와는 반대로 퇴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연금과 사회보장급여를 합하였을 경우의 
총임금대체율은 제(6)열에서 보여지는 대로 여전히 저임금 근로계층의 경우가 가장 높지만 
사회보장의 경우보다는 불평등률이 많이 상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계방법으로 통합수준방식(Integration Level Approach)이 있는데 이 방식은 먼저 
통합수준을 정해 놓고 통합수준 이상의 임금분에 대해서는 높은 대체율을, 통합수준 이하의 
임금분에 대해서는 낮은 대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통합수준을 7,000달러로 
정하였을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 중 7,000달러까지에 대해서는 10%의 대체율을, 나머지 7,000달러 
이상의 임금분에 대해서는 47.5%의 대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일정수준(과세대상 
기본임금액 : Taxable Wage Base) 이상의 급여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대체율(0%)을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높은 대체율을 적용하는 사회보장의 급여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역진적 급여율의 적용으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불이익을 기업연금에서 

보상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석 1) Intergration of Pension Plans with Social Security.

 
 
 
 
 
 
 
 
 
 



Ⅴ. 政府의 企業年金 運營規制

고용주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이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연금에 대해서만 연방차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적격연금이 아닌 기업임의적인 연금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연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급권의 보장이 약해 사용주․피용인 양측에 모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어서 흔하지가 

않다.

1. 기업연금관련 법제도

기업연급에 관한 미 연방정부의 규제는 주정부, 지방정부의 규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업연금을 규제하는 정부의 주요 법․제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연방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연방내국세법에서는 주로 적격연금의 기준을 정하고 
적격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관한 규정들도 제400조에 포함되어 있다.
②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연방노동법(Federal 
Labor Law)에 속하는 ERISA는 1974년에 제정되었고 연방내국세법과 함께 적격기업연금을 
규제하는 양대법이다. ERISA는 197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연금제도의 불균등한 발전을 
시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가입자격, 수급권의 부여, 기금의 설립 및 
종료, 연금의 이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외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금수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RISA의 규정은 개인별 퇴직구좌가 아닌 단체 
기금으로 적립․운영되어 수급권 보장이 문제가 되는 확정급부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이 되며 

개인구좌로 운영이 되는 확정갹출제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격연금이 되는 데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표 Ⅴ-1 참조).

(표 Ⅴ-1) ERISA의 연금규제 내용

③ 연금보장공단(PBGC : Pension Benefit Guaratee Corporation) : 기업의 도산시 혹은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로 기업의 연금이 종료될 경우 해당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ERISA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금보장보험이다. PBGC는 기업연금에 대해 몇 가지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종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④ 기타법 : 기타 기업연금의 운영에 관하여 규제하는 법들에는 연금의 투자․운용에 관련되는 
연방증권법(Securities Law), 기업연금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의 금지와 관련하여 시민권리법(Civil 
Rights) 등이 있다.

2. ERISA의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Qualified Plans)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금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연금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적격연금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Beam and McFadden, 1985). 
여기에서는 적격연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을 담고 있는 ERISA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입자격 및 혜택범위

가입자격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가입연령 및 근무년한에 관련된 자격제한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 적격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최소연령은 21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며, 
가입자격 근속년수도 1년 이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근속기간의 산정은 1년 12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며 연간 1,00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임시직 종업원은 제도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근무네 해당함). 그러나 
가입과 동시에 100%의 수급권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중인 연금제도의 혜택범위가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총근로자의 최소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연금혜택 및 기금적립에 있어서의 차별의 금지

적격연금은 연금혜택이나 고용주 갹출금에 있어서 종업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즉 
기업의 경영진이나 고위 간부 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액 및 갹출금을 개개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기준하여 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적격연금을 사회보장의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연금급여액을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가. 기금의 적립

기본적으로 적격연금은 근로자의 은퇴 이전에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보통 연금갹출금을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하거나 보험계약을 맺는다. 고용주의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적격연금이 고임금 근로자들의 세금보호막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방내국세법 제415조는 연간 연금급여 한도액을 90,000달러로, 연간 
고용주갹출금의 한도를 30,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액은 아주 높게 설정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극히 소수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나. 기금운영보고의 의무

ERISA 대상이 되는 기업주들은 SPDs(Summary Plan Descriptions), 즉 연금운영종합보고서를 
정부와 연금가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보고의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첫째, 제도에 대한 설명 또는 보고를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신의 연금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둘재,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제도가 합법적으로 적용․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SPDs 이외에도 
기업은 가입자들에게 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보는 요약된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가입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연금의 재정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입자는 연금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계 : 연간 회계보고, 보험계약, 기금운영보고서 등)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기금의 신탁(Fiduciary Requirements)

미국에서는 기업이 연금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의 총괄적 운영을 위해 제도운영인을 정하고 

이들이 수탁자를 지명하게 된다. 지명수탁자란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연금자산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수탁자에는 고용주, 공직자, 
수탁자(trustee), 연금행정가 등이 포함된다. 수탁자들은 가입자와 수혜자에게 절대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산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기금은 연금운영지침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연금의 신탁방식은 크게 신탁형과 보험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탁형은 신탁형은 신탁기금의 
운영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사운영(In-House Management)형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외부 
투자회사에 위탁되는 형태가 있다. ERISA는 기업연금자산의 운영을 신탁할 수 있는 
적격수탁자는 ① 1940년 투자자문법에 의해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② 동법에 의한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탁된 기금은 신탁계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주식, 채권, 모기지(mortgage),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된다. 다음으로 보험형은 생명보험회사가 수탁기관이 되는 것으로서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일반패키지 형태로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기업연금자산의 신탁기관별 분포는 신탁제도형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운용대상은 신탁형의 경우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보험형에서는 
기금이 일반계정으로 운용될 경우 보험자산 전체의 투자구성에 따라서 채권, 모기지가 중심이 
되고 분리계정으로 운용이 될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림 Ⅴ-1 참조).

[그림 Ⅴ-1] 미국 기업연금의 수탁구조

4. 수급권의 부여ERISA는 연금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근로자에게 일정률의 법적 
연금수습권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어떤 경우든 정년퇴직시에는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되게 되는데 근무기간 동안에도 수급권은 연금제도의 설계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의 경우에도 가입근로자는 부분적인 
수급권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의 적립과정에서 근로자의 갹출분이 있는 연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기부한 갹출분에 대해서는 100%의 수급권이 부여되고 고용주의 갹출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서 부분적인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ERISA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에 따라서 수급권 부여계획(Vesting Schedule)을 설정할 수 
있다.
① 10년 수급권(10 Year Vesting):10년의 근속에 대하여 고용주가 기부한 갹출금의 100% 수급권을 
부여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10년 미만의 근속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5-15년 수급권(5 to 15 Year Vesting):이 계획은 <표 Ⅴ-2>에 따라서 수급권을 부여한다.



<표 Ⅴ-2> 5-15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③ 45방식(45 Rule):이 계획은 근로자의 나이를 수급권 부여계획에서 고려하여 5년 이상 근속일 
경우 나이와 근속년수를 합한 수가 45 이상일 경우 고용주의 갹출분에 대하여 <표 Ⅴ-3>에 제시된 
비율의 수급권을 점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표 Ⅴ-3> 45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그러나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는 10년 이상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50% 이상의 수급권을 부여하고 10년 근속 이후에는 매 근속년수에 대해 
10%씩의 추가수급권을 부여해야하는 것이다.
수급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의 근속년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근속년수에는 

연금에 실제로 가입하기 이전의 기간도 포함이 된다(단 18세 이상). 확정급부연금의 경우 10년 
계획이 가장 간단하고 고용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고 확정갹출연금의 

경우 다른 두 가지 계획 중 하나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조기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④ 4-40방식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에 대한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세청(IRS)에서는 기업들이 위의 세 가지 기초적인 
계획들보다 더 조기에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에 의한 
수급권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급권이 부여되기 바로 전에 문제가 있는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IRS는 새로 설립되는 연금들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수급권 



부여계획인 4-40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4-40방식에 의한 수급권 계획은 <표 Ⅴ-4>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 Ⅴ-4> 4-40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5. 수급권의 보호

ERISA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수급권의 보호이다.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ERISA법에서는 연금수급권의 부여 및 보증, 중간정산제도, 제도종료보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ERISA가 연금수급권의 부여계획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이유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다.

가. 이직시 중간정산제도
중간정산제도는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그간에 부여된 수급권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 

혹은 일시금이 정산되는바 근로자는 이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이관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적립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시금을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불되게 한다.

나. 연금종료보험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규제는 연금의 종료시 적용되는 것이다. IRS는 기업의 
연금이 제도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거나 종료되지는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더 이상 갹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도 연금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권 보호대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급보증제도이며 지급보증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연금급여보장기구(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로 기업연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연금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을 운영하고 있다. 연금종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는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는 이며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는 가입자의 개인계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기금이 완전적립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연금의 해당기업주들은 기업의 도산 혹은 폐업 등의 사고로 종업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PBGC에 매년 연금보장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독기업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 1인당 2.6달러를, 복수기업연금제도에서는 매년 가입자 1인당 1달러를 PBGC에 
납부해야 한다.
연금이 종료될 경우 수급권자들을 PBGC에 의해 수급권을 보장받게 되는데 확정갹출연금의 
경우는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축적된 액수만큼의 연금을 받게 되고, 
확정급부연금의 경우는 그간 축적된 만큼의 연금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만약 기금이 부족할 
경우 확보된 기금만큼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6. 기업연금세제

고용주가 적격연금에 출자하는 갹출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과세의 대상에서 면제해 



준다.(deduction). 또한 근로자의 연금적립을 위해 고용주가 갹출금을 출자할 때 그 갹출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deferred).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립금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어 근로자들은 세금부담 없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주들은 기업연금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명목하에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연금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복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를 조장․보호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단순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반대급부로서 기업연금제도의 운용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관련세법에서 세제혜택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적격요건을 통해 기업의 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의 
대부분이 세제적격연금, 즉 적격연금으로서 성장해 온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세제혜택이 
기업연금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에 대한 현행 조세상의 규정은 내국세입법(IRC)과 퇴직근로자소득보장법(ERISA)에 
의한다. 내국세입법은 기금갹출과 급여단계에서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해 확정갹출제의 사용자부담금은 당년도 피용자 기본급여의 25% 범위 내에서 전액 원금으로 
산입되어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단 근로자의 갹출금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수급시 
사용자 갹출부담분은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자기여금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내국세입법은 갹출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지 않으면 급여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고 

갹출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면 급여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근로자보다 

더 많이 갹출하는 사용자부담분을 갹출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급여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확정급부제의 적립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보험수리상 
필요한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은 비과세된다. 즉 비과세되는 적립금의 
한도는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장차 지급해야 할 연금급부액의 

현가의 100%이다. 따라서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은 매년의 갹출금을 탄력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완전적립금을 초과하는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10%의 면허세(excise tax)를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연금자산의 기금적립률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연금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표 Ⅴ-5 참조).
특히 1987년 이후에는 기금적립률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연금의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퇴직자의 연금수급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무조건 긍정할 수만은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기업도산의 경우 초과적립금은 기업주에게 반환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연금기금을 갹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금액이

<표 Ⅴ-5> 단일기업주 연금제도의 연도별 기금적립률 추이

잠시 동안 면세, 혹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리게 위해 연금기금으로 갹출되었다가 기업주의 
개인소득으로 되돌아 온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ERISA법은 세제혜택 외에 제재규정도 가지고 있는데 수탁자 등이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거래를 하거나 최저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 금지된 거래의 거래액 및 최저 적립부족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 후에도 일정기간내 기업이 최저 적립부족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차액만큼 전액을 조세로 부과한다.

Ⅵ. 美國 企業의 年金制度 事例

1.사례(1): 미국 GM(General Motors)-Janesville Plant의 퇴직연금제도

General Motors-Janesville Plant는 미국 GM사의 트럭과 버스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조립공장으로서 종업원의 90% 이상이 시간제 생산라인 근로자들로서 하루 10시간 근무에 2교대 
생산라인이다. 급료가 지불되지 않는 점심시간 이외에 오전 9시와 2시에 각각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고 시간당 임금은 18.25달러 정도이다. 40%가 여성 근로자이며 1주당 총 4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월∼목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 그러나 격주 금요일은 의무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1.5배의 임금이 지불된다. 이 GM사는 'walk-on job , 즉 까다로운 취직절차 
없이 그냥 걸어들어와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제 직장이지만 일정기간 

계속 일을 하여 연공이 쌓이면 의료보험, 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생직장에 버금하는 
일터이다. 단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각종 부가급여의 완전혜택은 8개월의 연속근무기간이 지난 
후부터 주어진다. GM-Janesville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GM사 퇴직자들(약 3,000명)에게 연금 및 각종 부가적 혜택을 베풀고 있다. 
종업원 부가급여의 내용은 미국 GM사와 UAW(미국 자동차노조)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시적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대기)해고(lay-off)를 들 수가 
있고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로는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중단될 경우 정규임금은 지불이 중단되지만 GM사에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수당 및 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대기해고 혹은 영구해고의 경우는 
보조실업급여 및 전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퇴직할 경우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실직시 혹은 퇴직후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이윤배분제도를 통한 
개인저축제도 등이 있다.

가. 이윤배분제도(Profit Sharing Plan)

이윤배분제도는 연금제도로 운영될 경우 일종의 확정갹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데 배당된 이윤은 

개인저축계좌(Personal Savings Account)로 이체되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혜택자격: 고용되는 날부터 즉시 혜택자격이 주어진다.
② 운영방법: 자격이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분배되는 총이윤배분액(total profit share)은 
당회계년도의 총판매소득에 의해 정해진다. 즉 판매소득이 높을수록 총이윤배분액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윤의 개별배분은 연 1,850시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된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총근로시간에는 공휴일,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타 공무수행시간도 포함이된다.
③ 이윤배분액: 각 종업원에게 분배되는 이윤배분액은 다음의 두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먼저 GM사의 전체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이윤배분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즉, 
총이윤배분액÷개인의 총근로시간=이윤배분율
둘째, 개별 근로자의 이윤배당액을 결정하는 공식으로 이윤배분율에 개별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을 곱한 것이다. 즉,
이윤배분율÷개인의 총근로시간=이윤배분액



나. 퇴직연금(Pension)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연공(credited service)을 쌓은 근로자들에게 퇴직후 월급여로 지급된다.1) 
또한 정상적인 퇴직연령인 65세 혹은 그 이후 퇴직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연금이 
지급된다. 조기퇴직도 가능한데 30년 이상의 연공이 쌓이면 언제하도 퇴직이 가능하고 55∼60세 
사이에 조기퇴직을 할 경우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연공과 연령을 합하여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60세에 퇴직할 경우 25년 이상의 연공이 있어야 퇴직 직후부터 연금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완전․영구장애를 입은 경우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월급여액은 근로자의 근무시 시간당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월기본급여율(A, B, 
C, D 4등급이 있음)에 연공해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7.89달러이었을 경우, 
월기본급여율은 A등급인 32.50달러이고 30년의 연공(credited service)으로 퇴직할 경우 
월기본연금 급여액은 975.00달러(=32.50달러×30)가 된다. 그러나 월기본 급여율은 퇴직후 
주기적으로 인상되는데 1994년 10월 1일부로 1달러, 1995년 10월 1일 
66달러(=(1+1.2)달러×30)만큼이 인상되어 월급여액은 총 1,041.00달러가 되었다. 62세 이전에 
퇴직을 하면 조기퇴직자로 분류되어 월연금급여액은 정년퇴직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된다. 
해당근로자의 사망시는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1년 이상 결혼상태에 있었어야 함)을 갖추었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GM사의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의 노령연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후의 총수입은 GM의 퇴직연금에 사회보장의 노령연금 그리고 기타 다른 
연금 및 급여를 합한 액수이다.

참고로 <표 Ⅵ-1>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될 사회보장의 노령연금을 퇴직시의 연령별로 
보여준다.

<표 Ⅵ-1> 퇴직시의 연령별 노령연금 급여액

다. 전별금(Separation Pay)
전별금은 해고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장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되었을 경우 지불하는 

일종의 해고수당이다. 전별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로서 ① 대기해고(lay-off) 상태에서 
12개월이 지났거나, ② 부분 혹은 완전 장해를 입었는데 근속년수가 모자라서 장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된다. 이 전별금은 사유가 발생한 지 12∼2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단 
전별금을 지급받으면 더 이상 GM사의 피용자가 아니며 GM사에서의 연공(seniority)은 중단되게 
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대기해고 상태에 있어도 완전해고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연공이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별금의 액수는 본인의 기본시간급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지는 전별금 적용 근로시간만큼을 

곱한 것이다. <표 Ⅵ-2>는 근속년수에 따른 전별금 적용 근로시간수를 보여준다.



<표 Ⅵ-2> 전별금지급 근로시간표

라. 보조실업급여(Supplemental Unemployment Benefit: SUB)

GM사의 생산공장들은 미국의 여타 다른 생산공장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을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고 상품의 판매, 부품의 조달, 그리고 회사의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시, 부분, 반영구 해고 등을 통해 생산과 경영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사협상의 주요 안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GM사는 UAW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기준의 연공을 쌓은 종업원들에 대해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보조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 외에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조 실업급여가 GM사로부터 주어진다.

이러한 보조실업급여는 회사의 감원조치나 공장 혹은 공정의 생산중단 혹은 일시적 대기해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며 단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주정부의 
실업급여 수혜자격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2)

급여기간은 최고 36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중단된다. 최고 36주 후에는 정규고용 상태로 복귀가 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특별보호(protected status) 대상의 명단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기해고 4주 내에 
회사는 대기근로자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면담을 제안하게 된다. 이때 대기근로자가 
회사의 재취업 제안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보조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1주일간 정지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주정부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GM사의 보조실업급여도 중지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조실업급여제도(1987년)의 혜택이 소진된 경우 GM의 대기해고 근로자들은 C-SUB(Continuing 
SUB)이나 E-SUB(Exitended SUB)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UB은 그 외의 GM사의 Plant 중 
Leeds, Fiero, Framing-ham, Lakewood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C-SUB은 그 외의 GM-Plant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C-SUB이나 E-SUB은 정규 SUB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로서 1년 이상의 연공자(seniority)로서 
1990년 10월 1일 이전부터 GM사로부터 무기한 대기해고(indefinite lay-off)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급여의 대상이 된다. 급여기간은 연공에 따라 다른데 <표 Ⅵ-3>과 같다.
<표 Ⅵ-3> 보조실업급여의 급여기간

SUB급여의 급여액은 1주 연속해고의 경우 납세후 실수령액( take home pay ) 기준의 시간당 
임금으로 하되 해고상태에 들어가기 이전 13주까지의 최고 임금을 기본급여액으로 산정하고 그 
기본급여액의 95%에서 작업관련비용(work-related expenses) 17.50달러를 감한 금액을 
보조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 기준 부인과 두 자녀가 피부양자로 있는 
근로자가 GM사로부터 대기해고 당하였을 경우 그의 시간급을 18.03달러로 가정하면 다음 <표 
Ⅵ-4>와 같은 부가실업급여 산정내역서가 나온다.
<표 Ⅵ-4> 보조실업급여 산정내역서

주 중 40시간의 근무시간 가운데 조업중단 등 공장의 사정으로 일부 시간만을 해고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실업의 경우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주당 40시간 중 모자라는 시간만큼의 단기 
보조실업급여가 지불된다. 예를들어 월․화․수요일 3일 동안 8시간씩 일을 하고 목․금요일은 
대기해고 상태에 있었으며 그 주에 7시간의 휴일수당이 지불되었을 경우 주 중 31시간(=3×8+7) 
일을 하고 9시간은 해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40시간에서 모자라는 9시간만큼의 급여, 
즉 18.03달러×9=129.82달러가 보조실업급여로 지불된다.
주석 1) 여기에서 연공이란 일정한 요건, 즉 연 1,700시간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 1,700시간 미만일 경우는 그 비율만큼의 연공을 인정받는다. 이 근무총시간에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공휴일, 유급휴가, 군근무 동안의 휴직(leave), 산재 및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등도 



포함된다.

주석 2) 주정부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은 상기한 대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나 파업이나 태업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사례(2) : 미국 CUNA사의 퇴직연금제도

CUNA(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는 미국 위스컨신주 매디슨에 위치한 미국 신용협동조합 
총본부로서 신용조합들을 위한 홍보, 연구 그리고 법률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로 약 3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이다. CUNA는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부가급여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미국 기업복지의 신경향인 유연부가급여제도(Flexible 
Benefit Plan)를 효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음에서 CUNA가 제공하는 종업원 
부가급여의 내용을 되도록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미국 기업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CUNA는 유연부가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기본부가급여(Minimum Benefits) 외에 자신의 사정과 필요에 맞게 종업원이 기본부가급여 이외의 
유연부가급여 항목들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먼저 회사가 각 종업원에게 일정액의 

부가급여 크레디트(Flex Credits)를 주고 그 크레디트를 사용하여 각 개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유연부가급여 항목들을 구입하게 한다. 그리고 부가급여 항목을 구입하고 남는 크레디트는 
현금으로 계산되어 지불이 된다.
CUNA사의 퇴직연금은 확정급부제도로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정년퇴직 혹은 조기퇴직 을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연령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별금이 지급된다. 모든 급여는 근무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가. 가입자격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은 채용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연령이 20.5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임금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이 연 1,00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당 
20시간 이상 고용계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연금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년수 (year of service)를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즉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임금을 받고 

근로했을 경우 1년의 근무년수가 쌓이게 된다. 그러나 1년에 1,000시간 이하를 근무했을 경우는 
근무년수 1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나. 재정

퇴직연금의 재정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갹출금으로 충당된다.

다.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① 정년퇴직연금, ② 조기퇴직연금, ③ 전별금 등이 있다.
1) 정년퇴직연금
65세 정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처음 채용될 당시의 
나이가 60세가 지났을 경우는 근무 5년이 지난 시점이 정년이 된다. 이는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은 
지나야 연금수급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퇴직을 할 경우 연금이 월급여의 형태로 
평생(즉 퇴직 이후 사망시까지) 지급이 된다. 연금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① 기본급여공식 : '최종 평균연봉'의 29.5% - '최종 평균임금'은 과거에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60개월(5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② 초과급여공식 : 최종 평균임금 중 사회보장의 '기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분의 11% - 
'기준임금'은 사회보장의 정년을 기준으로 과거 35년간 사회보장세의 적용기준이 된 개인의 



기준임금(social security wage base)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③ 연금의 완전(100%)수급을 위해서는 20년의 근속기간을 필요로 한다. 근속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급여액이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결정이 된다.
예1) 14년간 근속하고 1990년에 정년퇴직한 A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A의 '최종 평균연봉'은 퇴직하기 전 60개월간의 임금의 평균으로 24,800달러였다. 
1990년에 65세로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의 기준임금은 기준임금표에 
18,624달러로 나온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예2) '근무년수'가 31년인 근로자 B 가 1990년에 정년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 B의 최종 평균연봉은 18,300달러였고 '기준임금'은 18,624달러였다.

2)조기퇴직연금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는 조기퇴직에 해당하며 최소 연령은 55세이다. 단 조기퇴직 당시 
근무년한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기퇴직연금의 산정방법은 정년퇴직의 
경우와 같지만 단 조기퇴직으로 인한 근무년한의 단축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하향조정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예)
근로자 C는 10년 근무한 후 1990년에 61세의 나이로 조기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근로자의 
최종 평균연봉은 24,800달러였고 61세에 퇴직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은 22,356달러이다. 
이 근로자는 정년퇴직연령(65세)까지 일하였을 경우 14년을 근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기 때문에 전액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근무년한 20년에도 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함으로써 14년의 가능한 근무년한도 못 채웠기 때문에 연금에 있어서 이중의 
비례감액을 받게 된다.



3) 전별금
전별금은 정년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받게 된다. 전별금도 수급권이 
있으려면 최소 5년의 근무년한을 채워야 한다. 근무년한이 5년 이상일 경우는 100%의 수급권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급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전별금은 연금의 형태로 평생 
월급여로 지급이 되든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 단 전별금의 총액이 
3,500달러 이하일 경우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전별금의 산정방법은 조기퇴직연금의 
산정방법과 같다.
위의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 퇴직저축기금(Retirement 
Savings Fund)과 401 -K제도라고 부르는 세제혜택 재형저축(Capital Accumulation Plan)이 있다. 
퇴직저축기금은 1년근속 이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이고 시작과 동시에 100%의 수급권이 주어져 기금의 투자방법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최소 3%에서 최고 15%까지를 재형저축계좌에 적립함으로써 
적립분에 대해서는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형성의 수단이다. 이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나이가 59.5세에 이르렀을 때 수급할 수 있다.

VII. 結論 : 韓國 退職金制度의 改善方案에 주는 示唆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으로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책임성(individual responsibility)에 대한 사회적 강조를 
바탕으로 국가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혹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 둘 

수 없는 정책영역이 존재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제도적 개입을 하는 시장의존적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두 기준이 되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가운데 미국의 
복지정책에는 유럽의 다른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전자, 즉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가 자연적으로 더 
실리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도 항상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기업연금 연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경제적 효율성을 다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장의 힘으로부터 사회적 

형평성을 구해 낼 것인가 혹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일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제도간의 유기적 연계이다. 미국의 사회보장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들은 위에 언급한 대로 시장의 상황,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주기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설립․성장해 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각 

제도간에는 시장의 메커니즘만이 키워 낼 수 있는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처럼 수입해서 심은 형식적 제도들간에 흔히 보이는 마찰이나 비효율성이 적은 것이 



그 특징이다.
다음은 한국의 현행 퇴직금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발전적 개선을 위해 미국의 기업연금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주요한 사항별로 정리해 본다.

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안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이다. 미국의 연금제도도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형평성 및 효율성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연금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의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기업측에서는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며 또 

장기근속의 유인효과가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의 현금제도로의 전환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은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만 노후의 

생활보장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을 필요로 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의 대부분을 피고용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보장을 보충하는 

기업연금에 대한 의존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퇴직후의 노후생활기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길어진 점, ②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체계의 핵가족화로 과거의 확대가족체계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가족세대간의 상호부조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체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 ③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생애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가계소비지출(예 : 자녀의 학자금보조, 주택마련,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등)의 
필요가 높아 퇴직후의 생활을 위한 저축의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 등 가족체계의 인구학적 변화와 

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제3의 요인, 즉 생애주기에 따른 목돈마련의 
요구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의 지급형식을 대부분 수급자의 선호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묶어 놓는 

요인인 동시에 퇴직금이 그 본래의 기능 중의 하나인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퇴직금, 즉 기업연금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생애기간 동안 개별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정책적 의도는 ① 중도퇴직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유지, 즉 실업보험의 역할과 ② 노령퇴직시 노년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에 있었다. 그러나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퇴직금의 첫번째 기능은 그 정당성이 약해졌고, 산업화의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근로자들의 직장간 이동률이 높고 명예퇴직 등으로 대부분의 퇴직금 정산이 

중도퇴직에 의한 것이어서 근로생애기간 동안의 연금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두 

번째 기능의 현실적합성마저 약해져 있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능의 현실적 재평가와 함께 정책적 선택에 의한 연금제도로의 이행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1)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우려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 

외국의 사례(일본의 예)가 존재하고 또한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친 선진국들의 제도연구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래의 
정기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들 중에는 국가경제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일시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퇴직금을 미래에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인플레가 높은 경제에서 그 실질가치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제도적․사회심리적 불안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해소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연금의 수급권의 보장 및 실질가치의 보전 등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주석 1) 그러나 퇴직금은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임금후불적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개별 기득권 의식이 강하고 사회적 제도로서의 개념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정책대안도 현상의 유지가 아닐 경우는 당해 근로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2. 연금의 수급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

퇴직금 혹은 연금을 위한 기금을 어디에 적립하는가의 문제는 자금관리 및 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의 안정성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한국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 지불보장성의 문제인데 이는 퇴직금 적립금 관리와 수급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적립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과 사외에 적립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사내적립의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가능하나 지급의 안정성 
보장이 미흡한 반면, 사외적립은 기업의 자금활용이 제한되나 세제혜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퇴직금의 경우 한국인구보건원(1989)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조사대상 사업체의 
55.2%(185개)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들 중 38.7%는 그 재정을 사내에만 유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내적립금만 있는 경우 적립금이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그 재정고갈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이 된 335개 사업체 중에서 243개 사업체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위한 준비재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사내적립만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미국 기업연금의 경우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지명수탁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기금의 
일부를 당해 회사 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탁구조는 
지명수탁자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 일부권한과 책임을 외부기관에 위임하는데 

외부수탁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의 설계에서부터 제도운영, 자산운용을 맡아서 처리해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업무처리나 복잡한 연금수리업무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산운영의 결과에 따라 연금재정과 제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외적립 
기업연금도 완전한 지급보장은 어렵다. 회사도산이나 임의적인 연금제도 종료시 기납입된 
갹출금은 보장될 수 있으나 과거 근무채무 또는 미납 갹출금 등은 지급불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확정급부형제도를 대상으로 회사도산 또는 임의로 제도가 종료되고 연금자산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PBGC가 기취득한 수급권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종료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확정갹출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이 개별구좌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수급권의 
100%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등에서도 관할당국이 주기적으로 연금제도의 건전성과 
재정형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기준하에서 수급권을 부여하되, 만일 충분한 재원이 적립되지 못하여 
규정된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주관으로 재보험기관을 설립하고 

연금지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이런 보장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업도산시에는 기취득한 수급권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부분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거나 임의로 제도를 종료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 공시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연금세제와 관련된 문제
각국의 기업연금은 경제․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발달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바로 세제혜택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이 발달한 주된 이유는 1940년대 
임금통제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인상이 통제된 상황에서 행해진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기업갹출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이다. 조세혜택으로 인해 종업원 부담보다는 기업 부담이 
유리해진 각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부수적 메리트로서 비갹출기업연금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연금이 확산되게 되었다.
특정한 소득이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는 조세체계 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는데, 
기업연금의 경우도 대개 여타 세제보다 유리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는 기업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정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공적연금의 보완기능을 수행하며, 
제도성숙기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직․간접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혜택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제도에만 주어진다. 물론 
까다로운 적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업이나 조세기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유한 

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느나 전체적으로 기업연금제도는 적격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금의 경우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는 

소정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 외국제도에서는 기금의 안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내적립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사내에 적립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금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외적립의 경우 연금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발달을 위해서도 사내적립과의 세제상의 차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연금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임에도 일정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연금을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하고 적격연금의 경우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연금이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유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관련 
세제는 혜택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 차별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제도개선의 가장 강력한 

유인인 세제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업연금의 적용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

미국의 기업연금은 현재 전피용근로자의 50%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최조 30인 이상의 사업체 대상에서, 1975년에 16인 이상, 1988년에 10인 이상, 1989년의 법개정 
이후 5인 이상의 사업체로 그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률이 1990년 
기준 전취업자대비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은 우리나라의 
취업구조상 5인 이하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고 경제 전체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의 이층체계를 형성하는 선진국의 복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상의 보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제도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제도나 영세기업의 고용주와 피용자들을 위한 
Keogh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설치를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은 그 본질상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분배의 기능보다는 기업차원에서의 공로보상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혜택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연금은 평균임금과 엄격하게 연계하여 급여가 

결정되므로 사회보장에 의한 강제된 형평성으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어느정도 

보상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연금세제는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연금갹출금에 있어서 최고한도액을 정해 두고 있고 기업 내의 

임금순위에 있어서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상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들은 연금혜택에 있어서의 과도한 불평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의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분배금이나 주식배당 등도 미국기업에서는 

기업연금의 하나인 확정갹출제도로 편입이 되게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갹출금 최고 한도액의 

규제를 받는 것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피용자가 함께 기금을 적립하는 근로자저축제도(Thrift and Savings Plan), 
기업의 영업이윤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해 주는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종업원주주제도(ESOP)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확정갹출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제도의 내용이 다양해짐으로써 기업측에서는 
기업의 특성 및 영업사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측에서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노사 양측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확정갹출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마련이라는 과제를 기업의 경영사정에 연계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제도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기업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도 이익을 얻는 호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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